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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의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1)
이 서 영*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인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
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영역의 노인돌봄인력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돌봄인력의 확보, 교육 및 양성, 경력개발, 보상, 인력 유지정책을 중심으로 양국 관련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비교문헌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관련 법령, 국가 차원의 정책계획, 행정지침, 공식 통계자료 및 정부 발간자료 등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일본은 한국에 비해 교육 및 자격체계가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교육·자
격·실무경험이 경력발달과 연계되는 비교적 명확한 경력경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일본의 돌봄인력 정책은 임금지원뿐만 아니라 경력개발, 근무환경 개선 및 조직 
차원의 인센티브를 결합하여 추진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단일 국가자격을 중심으로 한 인력 
양성과 공급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돌봄인력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경력개발, 보상, 근
로환경 및 인력 유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인력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장기요양 돌봄인력, 돌봄종사자, 양성 및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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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
입하면서 공식적인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 자격제
도를 신설하고 일정한 교육을 통해 이들을 공식적
인 돌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양성체계를 제도화
하였다. 이는 그동안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간주하던 
노인돌봄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
고, 우리나라에서 노인돌봄인력을 처음으로 공식화
한 인력정책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돌봄 전문인력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노인을 대
상으로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은 요양보호
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적
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12월 기준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84,412명에서 
2025년에는 654,034명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전체 종사자 수는 726,809명이나 이 
중 90%가 요양보호사이다(보건복지부, 2009; 국민
건강보험공단, 20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서 이를 담당하는 돌봄인력의 안정적 공급은 필수
적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하므로 제도의 정착과 함께 수요의 증가는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연결되지만, 돌봄노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사회평가, 높은 업무 강도, 
경력개발 기회 제한 등으로 신규 인력 확보뿐 아니
라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정책마련
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과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노인돌봄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높은 이직율, 종
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연합뉴스, 2026). 노인돌봄현장의 주요한 인력
인 요양보호사자격소지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자
격증 취득자 대비 20.9%만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
황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 참여율
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고용노동부, 2025). 

정부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12.4%시대에 대비하고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보건
복지부, 2023. 8. 17)하였는데, 이 계획에서는 증가하
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돌봄수
요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 과제 중 무엇보다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직결되는 전문 인력의 확보
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돌봄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돌봄인력을 어떻게 확보하여 전
문성을 갖추도록 양성하며 현장에 정착시킬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급증하
는 노인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인력 확보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보다 먼저 개호보험제도
를 2000년부터 도입하고 돌봄인력 부족을 먼저 경
험하면서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 온 일본의 노인돌
봄인력의 양성체계와 한국의 노인돌봄인력 양성체
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초고령사회의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사회적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를 돌봄의 주요 핵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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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양성해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빠르게 공급기관과 인력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하
여 대상자를 확대해 왔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은 어려운 상
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2030년에도 공급부족으로 예측
되고 있다(임정미 외, 2019; 임정미, 이영광, 2021). 
이미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은 급증
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도
전에 직면하고 있다(OECD, 2023, 2025). OECD국가
들에서 장기요양인력은 2021년 전체 취업자의 1.9%
로, 고령화로 인해 향후 장기요양인력의 고용 비중
이 약 32% 증가해야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한
다(OECD, 2020, 2023). 여러 국가들에서의 장기요
양인력 부족문제는 낮은 임금, 높은 신체·정신적 
위험, 비정형 고용, 낮은 사회적 인정 등이 장기요
양분야의 인력 유입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다(OECD, 2025). 이와 같은 인력과 자원 부족은 고
용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Thwaites et al., 2023), 돌봄현장에
서 발생하는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신규 인력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전략 이외에
도 현재 일하고 있는 종사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
다(Thwaites et al., 2023; OECD, 2023, 2025). 이미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
으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하고 있는데, 특히 돌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
의 대응책으로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OECD, 2025). 유럽의 OECD국
가들 26개국에서는 외국 출생 장기요양인력의 비율
이 2014년 14%에서 2024년에는 21%로 증가하였고, 
독일은 외국 출생 장기요양인력 비율이 2014년 
20%에서 2024년 30%로 증가하였다(OECD, 2025). 
이 외에도 아시아의 OECD회원국 가운데에서 일본
은 외국인 돌봄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활용하
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증

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해 개호인력 확보를 
긴급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노인돌봄 인력확보정
책을 단순 신규 채용이 아니라 처우개선, 다양한 인
력의 확보·육성, 이직 방지, 정착 및 생산성 향상, 
개호직의 매력 향상, 외국인력 수용환경 정비를 중
심으로 실시하고 있다(후생노동성, 2025). 일본의 노
인돌봄인력은 개호직원이라고 하는데 돌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인력 수요를 추계하고 신
규로 진입하는 돌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문교육
을 실시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여러 루트
를 통해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경력개발은 초기 유입에서부터 실무자, 개호복지사, 
케어매니저 등으로 전문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진입한 
돌봄인력의 임금·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책을 
마련하여 진입한 돌봄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후생노동성, 2026).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인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해 왔다. 고령인구증가
와 함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자 지속적으로 대상자 확대, 보장성 강화 등
을 추진해 왔고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
양기관 수와 돌봄 인력 규모는 확대되어 왔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정부는 4년마다 장기요
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를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하여 2013년 제1차 장기요
양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제2차 장기요양기
본계획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
계획(2023∼2027)을 추진 중에 있다. 

노인돌봄인력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 1차 장기요
양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제도 초기에 시설과 
인력이 급증하였으므로 자격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과 실제 근무 여건을 개선
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근
로 여건 개선,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과 전문성 강
화를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었고, 제2차 장기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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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2018∼2022)에서는 이전 계획보다 인력문제
와 관련된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인프라 조성 아래 장기요양 
일자리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역량강화가 주요 정
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정책은 지역별
로 적정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
도록 하고,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경로를 구축하고
자 하였고, ‘요양지도사’ 자격 도입을 통해 젊은 인
력의 장기요양시장 진입을 유도하고자 하였다(보건
복지부, 2018). 새로운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
력수급의 어려움과 일자리의 질 향상,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속적인 정책의 필요에 따라 3차 장
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장기요양 인력
수급의 지역별 편차에 대한 방안 마련을 세부과제
로 제시하고 서비스의 적정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기준 개선,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
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제3
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증가
에 맞추어 4개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제시하
고 있는데, 이 중 돌봄인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3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의 경력
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숙련된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취약지, 업무 강도에 따른 수당 지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력 활용 방
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요양보
호사 양성 교육시간 확대(240시간에서 320시간으
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는 정책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 노인돌봄 인력과 관련된 선행연구

노인장기요양분야에서 돌봄인력 부족의 문제는 

OECD선진국에서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
기되어 왔다. Hussein과 Manthorpe(2005)의 연구에
서는 선진국들의 장기요양보호체계에서 돌봄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
면, 선진국들의 장기요양보호체계에서도 돌봄인력 
부족은 낮은 임금과 부족한 복리후생, 높은 신체
적·정서적 업무부담,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 부족한 직무교육과 계속적인 교육,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의 부족, 관리자나 조직으로부터 존중
받지 못한다는 인식, 돌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배제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제시하며, 
돌봄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확대시키는 것 이외에도 기존에 진입한 돌
봄인력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Hussein & Manthorpe, 
2005). 

한편, 일본의 외국인 개호인력에 관한 연구는 초
기에는 경제연계협정(EPA)에 의해 외국인 개호복
지사 후보자를 중심으로 일본어능력, 국가자격시험, 
시설의 수용태도 및 문화적응 문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나, 재류자격 ‘개호’, 기능실습 및 특
정기능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외국인 개호인력의 
교육·훈련과 직장적응 및 장기정착에 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일본어 및 개
호 전문용어 교육, 현장 OJT, 개호복지사 국가자격 
취득, 생활 및 문화적응 지원, 교육담당자의 지도와 
슈퍼비전이 외국인 개호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직장 
정착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외국인 개
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신규인력 
도입보다는 생활지원에서 언어·문화적응, 전문직 
교육, 국가자격 취득 및 경력개발로 이어지는 단계
적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亀山 et al., 2021; 熊谷 & 河村, 2022; 高守, 2023; 
田中, 2025).

한편, 국내에서도 증가하는 노인의 돌봄수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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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응하는 돌봄인력 확보는 주요한 이슈이다. 
특히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
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젊은 인력들이 
이탈이 가속화되어 돌봄인력은 고령화되고 있다.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 돌봄인
력이 약 64%를 차지하고, 70세 이상도 14.5%(국민
건강보험공단, 2026)로, 정부의 여러 대응책 마련에
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유입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따라 인력수급 불균형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돌봄인력 
부족, 돌봄인력의 고령화 문제는 노동 특성상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강도 높은 노동환경 등으로 이직
률이 높고 청장년층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이다(권현정 외, 2018). 최근의 우리나라의 요양보호
사 자격취득자 수와 등록자 수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2025년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2027년에
는 약 75.5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나 실제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이에 미치지 못하
고 약 7.5만 명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2023). 이러한 돌봄인력 부족은 향후 
노인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인력 확보를 해결하기 위
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등을 정
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연구도 2018년 이후부터 두드러지
며, 2023년 이후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김상미, 
이선형, 2025). 특히 국내 선행연구들 중에서는 초
고령사회의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외국인 돌봄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전개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일본의 외국
인 돌봄인력 수용정책을 재류자격 ‘개호’ 정책을 중
심으로 살펴본 주찬희의 연구(2023)에서는 노동력 
공급과 서비스의 질, 노동조건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인돌봄 정책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홍성민의 연구(2025)에서는 일본 정
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인 
EPA, 체류자격개호, 기능실습, 특정 기능 및 육성취
업제도를 분석하였고, 김정현과 남혜진(2023)은 외
국인 돌봄인력을 대만과 일본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김두리 외의 연구(2023)에서
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 돌봄인력을 간병인과 일본
의 방문개호원 자격제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간병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돌봄 분야의 외국인 인력 활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김연홍과 장신철의 연구(2025)에서는 국내외 전문
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외국 노인돌봄 인력 도입의 핵심 조건, 절차를 제시
하였고, 김혜미 외의 연구(2026)에서는 외국인 인력 
활용 시 돌봄시장의 젠더화와 돌봄노동의 구조적 
취약성, 출입국정책 간 비정합성, 돌봄제공자와 대
상자 간의 인권보호체계의 공백에 대한 부분을 문
제제기하고 여러 관련 정책들 간의 정합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박건숙과 이지영의 연구(2026)에서는 외국인력 도
입 이전에 기존 종사자들의 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
의 시급성을 제시하였다(최새은, 장주영, 2025; 박건
숙, 이지영, 2026; 김혜미 외, 2026). 기존 연구들이 
일본의 외국인 개호인력 수용제도나 개별 체류자격
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외국
인력의 도입 자체보다 돌봄인력의 진입, 양성, 역량
개발, 경력관리 및 보상·처우체계를 상호 연계된 
인력관리체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
히 한국과 일본의 돌봄인력 정책을 인력의 ‘확보-
양성-전문화-유지’라는 연속적 과정에서 비교함으
로써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인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사회

- 428 -

Ⅲ. 연구방법

1.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최근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과 관련된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김
혜미 외, 2026). 이미 OECD국가들의 경험에서 단순
한 외국인 돌봄인력 유입만으로 인력수급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OECD, 2020; 2025).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돌봄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활용
하더라도 단순히 신규 인력의 유치만이 아니라 노
동조건, 정주 가능 여부, 지속 가능여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노인돌봄의 기존 정책인 
전문성 강화, 노동조건 개선 등과 함께 충분한 체계
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일 노인돌봄인력 정책을 단
순 인력공급이 아니라 확보-양성-전문화-유지의 연
속적인 과정에서 비교하려는 연구이다. 단, 일본의 
개호복지사 자격과 한국의 요양보호사 자격은 장기
요양보호체계 하에서 직접적인 돌봄을 담당하는 자
격이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교육 수준과 
전문직 양성체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두 자
격만을 직접 비교를 하기보다는 양국의 장기요양기
관에서 직접돌봄인력을 어떻게 확보하여 양성하고 
유지하는지를 연속적으로 보고자하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과 일본의 노인돌봄인력 확보 
및 양성체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과 일본의 노인돌봄인력 역량개
발 및 경력관리체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한국과 일본의 노인돌봄인력 처우·
보상 및 인력유지체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
러한 차이가 한국의 지속가능한 돌봄인력 정책 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2. 분석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양국의 자료는 일본은 개
호보험 시행연도인 2000년부터 한국은 장기요양보
험제도 시행연도인 2008년 이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원은 일본은 후생노동성·법무성, 한국은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부 등의 법률, 시행
령·시행규칙, 기본계획, 행정지침, 공식 통계 및 보도
자료 등의 돌봄인력의 진입·교육·자격·경력·보상
정책과 직접 관련된 자료이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 
범주별로 분류하고 국가별로 제도내용을 정리하고 
동일 분석항목 간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정책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인력 정책을 단순한 인력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의 진입에서부터 역량개
발과 경력 형성, 그리고 현장 유지에 이르는 연속적
인 과정으로 본다. 선행연구에서는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인력의 확보뿐 아니라 교육과 
전문성 개발, 경력개발, 근로조건 및 보상 등을 통
한 인력유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분야의 돌봄인력 
정책을 ① 인력확보 및 양성, ② 역량개발 및 경력
관리, ③ 처우·보상 및 인력유지의 세 영역으로 구
분하여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하였다.

<표 1> 분석틀

분석 차원 세부 비교 항목
인력확보 및 양성 진입경로, 교육시간, 교육기관, 

자격취득, 외국인 진입경로 

역량개발 및 경력관리 단계별 교육, 국가자격, 
승급, 경력사다리

처우·보상 및 
인력유지

임금, 수당, 경력 연계, 
근무환경, 조직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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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돌봄인력 확보 및 양성

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가자격을 기반으로 장기요
양 분야의 직접돌봄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공통점
이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문 돌봄인력은 ｢사회복
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 근거한 개호복지사이며, 
2026년 3월 기준 2,075,495명이 유자격자로 등록되어 
있다(후생노동성 홈페이지, 2026). 한국에서는 2008
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요양보호
사가 공식적인 직접돌봄인력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이다.

그러나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면 국가자격을 보유
한 직접돌봄인력을 양성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
고, 인력이 돌봄분야에 진입하고 전문인력으로 성장
하는 경로를 설계하는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은 교육수준, 실무경험, 학력 및 진입
배경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해 돌봄분야에 진입할 
수 있고, 이후 교육과 실무경험을 축적하면서 개호
복지사로 전문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
면 한국은 지정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
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요양보호사 자
격을 취득하는 단일자격 중심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일본의 개호복지사 자격취득 경로는 크게 실무경
험경로, 개호복지사 양성시설경로, 복지계 고등학교 
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후생노동성, 2025). 실무경험
경로에서는 개호현장에서 3년 이상, 실제 종사일수 
540일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이 450시간 이
상의 실무자연수를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개호복지사가 될 수 있다. 이는 현장에서 축적한 실
무경험을 전문자격 취득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성시설경로는 일반 고등
학교 졸업자가 전문학교, 단기대학, 대학 등 지정된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후 국가

시험과 등록을 거쳐 개호복지사가 되는 경로이다. 
양성시설경로는 3개의 경로로 구분되는데, 일반 고
등학교 졸업자가 제1호 양성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년 이상, 1,8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회복
지 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자나 사회복지사 
양성시설 졸업자의 경우 제2호 양성시설에서 1년 
이상, 1,22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사 양
성시설 졸업자 등은 제3호 양성시설에서 1년 이상, 
1,20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계 고등학교 경로
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3년간 지정 교과목을 이
수한 후 국가시험을 통해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수의 자격취득경로는 일본
의 돌봄인력 확보정책이 단순히 동일한 교육을 받
은 자격자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학력과 
실무경험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단계에서 
개호분야에 진입하고, 궁극적으로 전문자격으로 이
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실무경험을 자격취득과 연결하고, 학교
교육과 현장경험을 각각 전문직 진입경로로 인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인력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또 다른 특징은 외국인 돌봄인력을 확보
하는 경로 역시 하나의 제도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체류자격과 교육·자격체계를 통해 다양화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외국인 개호인력을 공식적으
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연계협정(EPA)에 따른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후보자 수용부터이다. 이후 2009년 필리핀, 2014년 
베트남으로 대상국이 확대되었다. 2025년 기준 
EPA를 통해 입국한 개호복지사 후보자와 개호복지
사는 3,039명이며, 이 가운데 개호복지사 자격취득
자는 454명이다(후생노동성, 2026). EPA를 통해 유
입되는 인력은 단순한 저숙련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언어능력과 간호·개호 
관련 교육경험을 가진 상태에서 일본에 입국하여 
국가자격인 개호복지사 취득을 목표로 한다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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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는 외국인력의 유입과 전문자격 취득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노동력 보충 이상의 성
격을 가진다.

두 번째 경로는 일본의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재류자격 ‘개호’를 통해 일본에서 전문직으로 활
동하는 방식이다. 2016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
법｣개정으로 재류자격 ‘개호’가 신설되어 2017년부
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의 개호복지사 양성
시설을 졸업하고 국가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은 개호복지사로서 개호업무뿐 아니라 개호를 지도
하는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전문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경
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기능실습제도이다. 기능실습제도는 본
래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한다는 국제협력 목적
에서 만들어진 제도였으나, 2017년부터 개호분야가 
대상 직종에 포함되었다. 다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
는 개호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본어를 포함한 
의사소통능력, 적정한 실습체계 및 관리체계 등의 
별도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개호분
야 기능실습 인력은 약 18,400명에 이른다(후생노동
성, 2026).

네 번째 경로는 2019년 도입된 특정기능 1호 ‘개
호’이다. 특정기능제도는 심각한 인력부족에 대응하
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현장에 
직접 투입하려는 성격이 보다 강한 제도이다. 그러
나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일
본어시험, 돌봄 관련 언어시험 및 기능시험 등에 합
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직무능력
과 의사소통능력을 사전에 확인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일본의 외국인 돌봄인력 정책은 2027년 4월부
터 기존 기능실습제도를 육성취업제도로 전환할 예
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후생
노동성, 2026). 육성취업제도는 외국인을 단순히 일

정 기간 활용하는 데 그치기보다 일본어교육, 현장
훈련, 자격취득, 경력개발 및 장기정착으로 연결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
이 점차 ‘외국인력의 단기적 활용’에서 ‘외국인 개
호인력의 양성과 숙련 및 장기정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요양보호사 양성체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
서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
격하는 단일 국가자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
회복지사·간호사 등의 유관자격 소지자에게 일부 
교육시간 감면이 적용되지만, 일본과 같이 실무경
험, 고등학교 전문교육, 대학의 전문직 양성과정 등
이 각각 독립적인 자격취득경로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이 요양보호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
고 있다. 2024년부터 구직(D-10) 및 유학(D-2) 체
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허
용되었고, 요양보호분야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이 마련되었다. 또한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
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F-4)로 체류자
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었다(부
처합동 보도자료, 2024). 이와 함께 2025년부터 외국
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2026
년 3월부터 21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지정된 대학이 유학생 모집부터 학
위과정 운영, 한국어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자격취
득 및 취업까지 연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는 기존
의 단기 자격교육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한국의 외
국인 돌봄인력 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외국인을 
별도의 전문인력 경력체계 안에서 양성하기보다는 
기존 요양보호사 자격체계에 새로운 인구집단을 유
입시키는 방식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일본과 한
국의 차이는 외국인력을 활용하는가의 여부보다는 
외국인력이 진입한 이후 교육·전문자격·경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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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정착까지 어떠한 경로로 연결되는가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돌봄인력 확보 및 양성에서 일본
은 다양한 진입경로를 통해 인력의 저변을 넓힌 후 
교육과 경험을 축적하여 전문인력으로 발전시키는 
다경로·단계형 인력양성체계에 가까운 반면, 한국
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단일자격 중심의 표준화된 양성체계의 성
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2. 돌봄인력 역량개발 및 경력관리

돌봄인력의 역량개발과 경력관리 측면에서 양국 
간 차이는 인력양성단계보다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
다. 일본의 경우 개호분야에 처음 관심을 가지는 사
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호입문연수에서부터 생활원
조종사자연수, 개호직원 초임자연수, 개호직원 실무
자연수, 개호복지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개호입문연수는 총 2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호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돌봄분야 
취업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따라서 개호입문연수 자체는 현장에서 
전문적인 개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과정이라
기보다 잠재적인 인력을 개호분야로 유입시키기 위
한 입문단계의 성격을 가진다.

생활원조종사자연수는 총 59시간으로, 방문개호
사업소에서 생활원조 중심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
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이수한 사
람은 청소, 세탁, 식사준비, 장보기 등 생활원조 중
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신체개호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 수준의 교육을 이
수해야 한다. 이는 모든 돌봄 업무에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기보다 업무의 내용과 위험도, 요구되
는 전문성에 따라 교육수준과 수행 가능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개호직원 초임자연수는 130시간으로, 시설 및 재
가영역에서 직접적인 개호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기
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후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교육인 실무자연수는 
450시간 이상으로 구성되며, 3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함께 개호복지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요건으로 
기능한다. 실무자연수에서는 단순한 돌봄기술뿐 아
니라 개호과정과 의료적 케어를 중요한 내용으로 
다룬다. 개호과정은 사정, 계획, 실천, 평가로 이어
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호과정 3
은 반드시 대면수업으로 운영하고 의료적 케어 역
시 실습을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숙련된 
돌봄 인력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단순한 신체지원기
술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상태를 사정하고 적절한 
돌봄을 계획·실천·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판단능
력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기존에 이수한 교육과정을 인정하여 상위 단계의 
교육시간을 감면해 주고 있다. 교육이력이 없는 경
우 실무자연수 450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지만, 초
임자연수를 수료한 사람은 320시간, 구 개호직원 기
초연수를 수료한 경우에는 5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
는 방식이다(후생노동성, 2025). 따라서 이전에 받은 
교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교육과정에 누
적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면 일본의 돌봄 인력 교육
체계는 단순한 다단계 교육체계라기보다 교육과 경
력을 축적하면서 상위 수준으로 이동하는 누적형 
경력개발체계라고 볼 수 있다. 개호입문연수는 인력
의 진입, 생활원조종사자연수와 초임자연수는 기초
직무 수행, 실무자연수는 전문역량 향상, 개호복지
사는 국가전문자격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
며, 이들 단계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개호복지사는 전문적인 개호지식과 기술을 갖춘 국
가자격으로, 직접적인 개호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이
용자와 가족에 대한 개호지도 및 일정 범위의 의료
적 케어까지 담당한다. 일반적인 양성시설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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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이 1,850시간이고 이 가운데 450시간을 실
습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도 개호복지사를 현장 돌
봄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 인력이라기보다 일정 수
준의 전문성을 갖춘 직종으로 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표
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2024년부터 표준교육시간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
로 확대하여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제도, 인권과 직업윤리, 노화와 건강증
진, 의사소통, 신체활동지원, 치매요양보호기술, 응
급상황 대처와 감염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
요양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직접 돌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양국의 
교육시간을 단순 비교하면 한국의 일반 요양보호사 
교육은 320시간인 반면 일본의 일반적인 개호복지
사 양성시설 교육은 1,850시간이고, 실습 역시 각각 
80시간과 450시간으로 차이가 크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차이는 교육이 담당하는 기능과 교육 이후
의 경력경로에 있다. 한국의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
정은 비교적 단기간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
한 직접적인 돌봄기술과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현장
에 진입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일
본의 개호복지사 교육에서는 돌봄기술과 함께 개호
과정, 의료적 케어,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지도 등 
보다 포괄적인 전문적 역할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교육시간의 차이는 단순한 양적 차이라기보다 두 
제도가 돌봄 인력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전문성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이후 보수
교육, 직무교육, 선임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등이 운
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이 일본과 같이 하나의 
누적된 교육체계 안에서 상위자격이나 직무로 체계
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직 제한적이다.

따라서 한·일 간 역량개발 및 경력관리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교육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보다 교육·
실무경험·자격·직무가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
는가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전
의 교육과 현장경험이 다음 교육과 자격취득의 기
반이 되고, 상위 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담당업무와 
전문성이 확대되는 구조가 비교적 분명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초기 자격교육과 이후의 교육이 확대되
고 있음에도 각각의 교육이 경력 상승으로 연결되
는 누적적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우 ‘교육을 더 받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업무와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력경로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반면, 한국에서는 추가적인 교육과 경험의 축적이 
직무와 직위의 변화로 연결되는 정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향후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장기근속을 분석할 때 단순히 교육시간이나 보수교
육 실시 여부뿐 아니라 교육과 경력의 누적성이 실
제 직무 및 보상체계와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돌봄인력 보상·처우 및 유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장기요양보험 또는 개호보험
의 재정을 활용하여 돌봄인력의 임금 및 처우를 개
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면 단순한 지원금의 차이보다는 처우
개선을 경력개발 및 기관의 인력관리와 어떠한 방
식으로 연계하는가에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후 개호보험의 
수가(개호보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호종사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개호인력의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이 주요한 인력정책 문제
로 제기되면서 2008년 개호보수 인상 및 개호직원 
처우개선교부금이 도입되었다. 이후 2010년에는 능
력·자격·경험에 따른 경력경로(career path)요건
이 도입되었고, 2012년부터는 교부금 형태에서 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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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개호직원 처우개선가산으로 전환되었다. 이
후 일본의 처우개선정책은 단순한 임금지원을 넘어 
경력과 전문성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확
대되었다. 2015년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추가적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2017
년에는 경험, 자격 또는 평가에 따른 승급제도를 갖
춘 기관에 대한 상위가산을 추가하였다. 2019년에는 
경험과 기능을 갖춘 숙련 개호직원에 대한 특정처
우개선가산을 도입하였고, 2022년에는 안정적인 월
례임금인상을 지원하기 위해 베이스업지원가산을 
신설하였다. 2024년 6월부터는 기존의 개호직원 처
우개선가산, 특정처우개선가산 및 베이스업지원가
산을 ‘개호직원 등 처우개선가산’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단순히 여러 지원제도를 하나로 합친 것이라
기보다 종사자의 임금인상, 경력개발, 승급,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하나의 인력관리체계 안에서 연결
하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구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처우개선가산은 기관이 갖춘 인력
관리 및 경력관리 수준에 따라 가산수준을 달리하
는 구조이다. 기본적인 처우개선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Ⅳ, 승급체계 등의 추가조건을 충족하면 가산
Ⅲ, 보다 높은 수준의 경력 및 임금관리 요건을 갖
추면 가산Ⅱ, 가장 높은 수준의 숙련인력 및 경력체
계를 갖추면 가산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설계의 핵심은 정부가 개별 종사자에
게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
라, 기관이 어떠한 경력관리체계와 근무환경을 갖추
고 있는가에 따라 기관이 받는 개호보수를 차등화
한다는 점이다. 가산을 받은 기관은 일정 부분을 월
례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종사자에게 지
속적인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처우개선가산에서 요구하는 직장환경 개선에는 
신규직원 교육, 종사자 건강관리, 일과 육아·가족
돌봄의 양립, 업무부담 경감, ICT와 개호로봇 활용, 
기록업무 효율화, 직원 간 의사소통 개선, 업무분담 

및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업무개선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본의 처우개선정책은 임금이라는 개인

적 차원의 보상과 기관의 교육·경력관리·근무환
경이라는 조직적 차원의 인력관리를 분리하지 않고 
상호 연결하는 특징을 가진다. 즉, 더 높은 수준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사자의 급여를 높
이는 것뿐 아니라 경력과 자격, 직무능력과 역할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와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환경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특히 가산Ⅰ과 가산Ⅱ의 요건에 숙련된 종사
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일본의 처우개선정책
이 장기근속 그 자체만을 보상하기보다 경력과 전
문성을 축적한 숙련인력을 조직 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역시 장기요양
보험 재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요양급
여비용 중 급여유형별 일정 비율 이상을 장기요양
요원의 임금·수당·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
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0),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2013년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도입되
었고, 2016년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등을 지
원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근거가 마
련되었다. 이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가 의무화되고 
장기근속장려금이 도입되는 등 근로조건 및 장기근
속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일정 규
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선임요양보호사제도를 
도입하여 5년 이상의 경력자가 40시간의 승급교육
을 이수한 후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도 처음으로 일정한 경력과 추가교육을 역할과 보
상에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근속 중
심 정책과 구별되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3:1에서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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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화하여 종사자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장기근
속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중증돌
봄가산, 취약지역 종사자에 대한 지역수당 및 방문
요양·방문목욕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수당 등 다
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 2025). 이
러한 변화는 한국의 요양보호사 처우정책이 초기의 
직접적 처우개선비 지급에서 장기근속, 업무강도, 
지역적 근무조건 및 일정 수준의 경력과 교육을 반
영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선임요양보호사제도의 도입은 한국에서도 경력과 
교육을 보상과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면 보상체계를 구성
하는 중심 원리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나타난다. 한
국의 장기근속장려금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종
사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
이지만,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이 보상의 주요 기준이 
된다. 이에 비해 일본의 처우개선가산에서는 근속연
수뿐 아니라 교육, 자격, 직무능력, 역할, 승급 및 조
직의 경력관리체계 등을 복합적으로 보상조건에 포
함한다. 따라서 양국의 차이점은 일본은 ‘경력과 숙
련의 축적’을 보상체계 안에 보다 직접적으로 포함
하고 있고, 한국은 ‘근속 자체에 대한 보상’의 성격
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처
우개선정책과 기관의 조직관리와 연계되는가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상위 수준의 처우개선가산
을 받기 위해 기관이 승급제도, 임금체계, 교육, 업
무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요구한
다. 따라서 처우개선정책이 종사자의 임금개선뿐 아
니라 기관의 인사관리와 조직관리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건
비 지출비율, 장기근속장려금,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및 각종 개별 가산과 수당 등을 통해 종사자의 처
우를 개선하고 있으나, 이들 제도가 기관 전체의 경
력개발체계 및 조직관리 수준과 연계 정도는 상대
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의 돌봄인력 보상 및 유지정
책은 경력개발·숙련·보상·근무환경을 하나의 연속
적인 구조로 연결하고, 이를 개호보수 가산을 통해 
기관 차원의 인력관리 개선과 결합하는 특성을 보
인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장기근속과 개별적인 근무
조건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 보상제도가 점차 확대
되는 과정에 있으며, 최근 선임요양보호사제도를 통
해 교육·경력과 보상을 연결하려는 변화가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
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돌봄인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노인돌봄 인력정책을 
비교하였다. 특히 돌봄인력의 확보를 단순한 신규 
인력의 공급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인력의 진입과 
양성, 역량개발과 경력관리, 처우·보상 및 유지라
는 상호 연계된 관점에서 양국의 제도를 검토하였
다. 또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돌봄인력 활용
정책이 전체 돌봄인력의 양성 및 유지체계에서 어
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직접 노인돌봄정책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인력 확보정책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자 수를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구집
단이 돌봄 분야에 단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
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
국의 돌봄인력 양성체계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돌봄분야에 관심은 있으나 
처음부터 전체 자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잠재인
력의 진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돌봄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종사자의 경험수준을 고려하
여 입문교육에서 전문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
계적 교육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 양성체계를 일회적인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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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한 누적형 교육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신규 요양보호사 교
육,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등을 상호 분절된 
교육으로 운영하기보다 종사자가 이전에 이수한 교
육과 현장경력을 인정받아 상위 수준의 교육과 역
할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이력을 체계적으로 관
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현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경력관리체계를 단순 근속연
수 중심에서 교육·경력·직무능력과 역할을 함께 
반영하는 경력사다리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선임요양보호사제도를 경력개발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여 신규 종사자, 숙련 종사자, 선
임 종사자 등 역할수준을 구분하고 각 단계에 요구
되는 교육, 직무역량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계별 역할 변화가 
직위와 보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가 장기적으로 전문직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정책은 근속기간이
나 개별 수당을 중심으로 한 방식에서 경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과 보상이 연계되는 구조로 확대할 필
요가 있다. 교육이수, 숙련도, 담당 역할 및 책임수
준의 상승이 실질적인 임금 및 직위의 상승으로 이
어지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려는 동기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임금을 인상하는 차원
을 넘어 숙련인력이 장기요양 현장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유지정책의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종사자 처우개선정책을 개별 종사자에 
대한 수당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인력관
리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의 교육 및 경력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적정한 
업무분담, 기록업무 개선, 종사자 건강관리, 일·가
정 양립, 업무부담 경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실시

하는 기관에 장기요양수가 또는 가산을 활용한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처우개선정책이 종사자의 임금뿐 아니라 기관의 
조직관리와 서비스 제공환경의 개선으로 연결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양국의 정책비교에서는 초고
령사회의 돌봄인력 정책이 ‘필요한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라는 공급 중심의 접근에서 ‘유입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숙련시키며 장기간 현장에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
인력의 유입은 국내 돌봄인력의 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을 대체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체 돌봄인력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인력
정책의 일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정부 자료, 법령 및 관
련 문헌을 중심으로 제도를 비교한 문헌분석에 그
치고 있어 제도의 공식적인 구조가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돌봄종사자와 이
용자가 이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직접 검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양국은 장기요양제도와 자격체계, 
노동시장 및 외국인 체류자격제도에서 차이가 있으
므로 일본의 제도를 한국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 
및 외국인 돌봄인력,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을 대
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교육·경력개발·보상
체계가 종사자의 직무를 지속시키는 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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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Long-Term Care 
Workforce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s in 

Korea and Japan
SeoYoung Lee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elder care workforce policies i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recruitment, training, career development, compensation, and retention, and explores policy 
directions for building a sustainable long-term care workforce in super-aged societies. 
Using comparative document analysi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national policy plans, 
administrative guidelines, official statistics, and government publications from both countries 
were review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mpared with Korea’s relatively standardized 
qualification and training system, Japan has developed a more differentiated system of training 
and qualifications, along with clearer career pathways that link education, qualifications, 
and practical experience to career progression. In addition, Japan’s workforce policies combine 
wage support with career development, workplace improvement, and organizational 
incentives, whereas Korea’s system remains more focused on a single national qualification 
and workforce supp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 would benefit from a more 
integrated workforce policy that systematically links education and training, career devel-
opment, compensation, working conditions, and retention. Such an approach may con-
tribute to enhancing the professionalization and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elder 
care workforce.
 
Key words: Long-term care workforce, Care workers,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